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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산성 ‘문제’ 혹은 ‘현상’?:
정책연구에서 이분산모델의 논리와 유용성

1)김두래*

본 논문에서는 통상적인 선형모델과는 달리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을 통계적 추론의 엄

정성을 저해하는 문제의 원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사회현상의 주요한 구성차원으로 수용하여

설명의 영역을 확장하는 개념적ㆍ방법론적 접근으로서 이분산모델(heteroskedastic models)의

기본논리를 살펴보았다. 또한, 미국 주정부 복지정책의 이분산모델을 구성하여 복지수준과

결정의 일관성의 차원에서 시ㆍ공간적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정책과정의 인과적 기제에 대한

설명논리를 확장할 수 있음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이분산모델은 통계적 기법

으로서 이분산 현상의 결정요인의 영향을 통제함으로써 기존 선형모델에서 봉착하는 추론의

문제를 저감시킬 뿐 아니라, 개인 의사결정의 모호성, 정책과정의 비일관성 등과 같은 현상

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가능하도록 하여, 전체적으로 이론의 형성과 통계적 모델의 구성을

유기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는 것을 밝혔다.

주제어: 이분산성, 이분산모델, 양적 방법론, 복지정책

Ⅰ. 서 론 

과연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은 ‘문제’인가 아니면 ‘현상’인가? 이분산성은 진

단과 처방을 통해 소거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이분산성이 사회현상에 대한 설명

을 위해 가진 유용성은 없는가? 사회과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선형회

귀모델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모집단 분포의 모수적 특성들(parame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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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과정, 사회규제 및 복지, 입법정책결정 등이다(kimdr@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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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에 대한 일련의 가정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모집단의 데이터

생성과정(data generating process)에 대한 가정들과 일치하지 않는 패턴이 표본데이

터에서 나타날 때 추정의 정확성과 추론의 엄정성을 저해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통계적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 중의 하나가 모집단 분포에 대한 동분

산성의 가정이 관측데이터에서 위반되는 징후가 보일 때이다. 이분산성의 문제는 

직접 관찰이 불가능한 모집단 분포의 모수적 특성들 중에서도 표본데이터의 분석

을 통해서 추론이 시도되지 않은 교란부분의 통계적 행태와 관련되어 있고, 원인

의 진단과 처방을 위해서 또 다른 부가적 가정들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에서 어려

운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Greene, 2000: 499-524). 

본 논문은 통상적인 선형회귀모델과 달리 이분산성을 통계적 추론의 엄정성

을 저해하는 문제의 원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설명의 대상이 되는 현상으로 인식

하는 대안적 분석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분산모델

(heteroskedastic models)의 논리를 토론하고 정책과정 연구에 유용한 적용가능성

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분석대상

의 측정수준에 적합한 분포함수에 따라 이분산모델들의 논리와 적용사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연구의 주제와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이분산모델은 매우 다양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정치･행정연구에서 활용되었던 주요 모델을 중

심으로 종속변수가 연속적인 경우에 적합한 이분산정규회귀모델(heteroskedastic 

normal regression), 이분적일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이분산프로빗(heteroskedastic 

probit), 그리고 서열이 있는 다항범주에 적합한 이분산순차프로빗(heteroskedastic 

ordered probit)을 차례로 논의한다. 두 번째 부분은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다. 기존 연구들은 공직후보자나 정책이슈와 같은 정치･행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인식 및 선택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이분산모델을 사용하였고, 최근에 이

르러 이분산모델을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행태의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하

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주정부의 복지결정의 시･공간적 변화를 복지

수준과 결정의 일관성이라는 차원에서 이론적 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이분산정규

회귀모델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이렇게 정책결정의 이분산성 패턴에 대한 추

정방정식을 확립하고 이론적으로 유의미한 해석과 함의를 토론함으로써 정책결

정과정에 대한 설명의 확장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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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분산모델의 논리 

이분산모델의 기본 논리는 선형모델의 매우 일반적인 경우로 접근하면 이해하

기에 편리하다. 먼저, 어떤 임의변수(random variable)의 분포에 대한 일반적인 함수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King, 1998: 9). 

∼  (1.1)

즉, 임의변수 는 모수적 특성( ,  )을 가진 표본데이터 의 함수()로 분포되

어 있다. 통상적인 선형회귀모델의 경우에는 이 분포의 함수와 모수에 대한 좀 더 

상세한 특성을 부여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1.2)

     (1.3)

   (1.4)

1.2는 어떤 무작위 변수  가 모수 와 에 의해 특정 양태를 보이는 정규분포

를 따른다는 데이터생성과정에 대한 가정을 표현하고 있다. 1.3은 좀 더 구체적으

로 정규분포의 위치모수(location parameter)인 가 평균 이고, 이 위치모수는 변

수 와 계수 의 선형함수(·)로 확인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1.4는 이 

정규분포의 산포를 나타내는 형상모수(shape parameter)로서 모든 에 대하여 동일

한 분산 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분산모델은 동분산성을 가정하고 있는 선형회귀모델과는 다르게 분산이 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수용한다.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5)

이분산모델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일반적인 선형회귀모델과는 달리 이분산

성을 추정과 추론을 저해하는 ‘문제’로 간주하기보다는 ‘현상’으로 인식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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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확연히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분

산모델은 분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판별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있다면 이분산성의 정도를 설명하기 위한 방정식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본

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형모형에서 일반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동분산 분포

(homoskedastic distribution)는 좀 더 일반적인 데이터생성과정의 한 경우로 간주될 

수 있다. 즉, 분산이 위치모수의 설명변수들이나 다른 임의의 변수들과 독립적인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일반적인 선형모델의 경우 추론의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포의 동분산성을 가정하여 선험적으로 제약한 후 표본데이터의 

검증을 통해 확인된 동분산성 가정의 위반을 표본데이터의 변환을 통해 통제하는 

반면, 이분산모델은 분포의 형상모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을 추정하여 

통제함으로써 위치모수에 대한 추론의 엄정성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도 구별된

다.    

이분산모델은 데이터생성과정에 대한 가정에 따라 다양한 분포함수를 활용하

여 개발되어왔다. 주로 종속변수의 측정수준에 따라 적합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

다. 종속변수가 연속적인(continuous) 경우에는 이분산정규회귀모델(heteroskedastic 

normal regression model)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종속변수가 이산적인(discrete) 경

우에도 이항변수의 분석을 위해서는 이분산로짓/프로빗(heteroskedastic logit/ 

probit)을 활용할 수 있고, 서열변수의 분석을 위해서는 이분산순차로짓/프로빗

(heteroskedastic ordered logit/probit)을 사용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기존의 정치･행
정연구에서 활용된 바 있는 이분산정규회귀모델, 이분산프로빗, 이분산순차프로

빗을 중심으로 이분산모델의 기본논리를 기존연구의 적용 예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이분산정규회귀모델(Heteroskedastic Normal Regression Model)

이분산정규회귀모델은 종속변수가 연속적이면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될 

때 사용될 수 있다. 이 모델의 기본논리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정규회귀모델의 

모집단 분포에 대한 통상적인 가정을 살펴보고, 이를 이분산정규회귀모델의 모집

단 분포에 대한 가정과 비교할 수 있다. 정규회귀모델에서 데이터생성과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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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상적인 가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2.1)

즉,  는 위치모수 와 형상모수 을 가진 정규분포를 보인다. 이를 다른 방식

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exp

 

 
  




 (2.2)

선형회귀모델은 위치모수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선형방정식을 세운다. 

    (2.3)

 ∼   (2.4)

즉, 정규분포의 위치모수 는 변수 , 계수벡터  , 그리고 교란항인 로 이

루어진 선형방정식으로 추정된다. 이때 는 에 조건적으로 0의 평균과 의 

분산을 갖는다. 즉, 교란항의 분산은 모든 에 대하여 일정한 동분산성

(homoskedasticity)이 가정되는 것이다. 선형모델에서 동분산성 가정의 위반여부는 

계수의 비편향적 추정(unbiased estimate)에는 점근적(asymptotic)으로 영향을 미치

지는 않지만, 계수의 분산을 증폭시켜 비효율(inefficiency)을 야기하므로 엄정한 추

론(inference)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진다(Greene, 

2000: 501-503).1)

1) 즉, 교란항 분포의 조건평균이 0이라는 가정이 성립되는 한에 있어서 교란항의 동분산성 여부

에 관계없이 계수에 대한 추정값은 편향성을 갖지 않는다(   ). 하지만, 교란항

의 분포가 이분산성을 보일 때에는 동분산성의 가정이 성립할 때에 비해서 계수 추정값의 분

산이 크다는 것이다(  
    ). 계수 추정값의 분산은 t 혹은 F 분포 등을 활용

한 통계적 추론의 기반이 되므로, 계수 추정의 비효율성은 결국 엄정한 추론을 저해하게 된다

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분산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기법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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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산정규회귀모델은 모집단 분산이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한

다는 측면에서 정규회귀모델에 비해 유연하다고 하겠다. 즉, 정규회귀모델과 같

이 분포의 동분산성을 가정함으로써 제약하기 보다는 분포의 수축이나 확장도 가

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이분산을 다른 외생변수의 함수로 추정하여 점검 

및 통제함으로써 추론의 엄정성 저해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이다(Harvey, 1976). 

이러한 이분산성은 분산 에 를 붙여서 다음과 같이 이분산정규분포의 함수를 

구할 수 있다. 

 ∼
  



 exp

 

 

  



 (2.5)

이분산정규회귀모델은 정규회귀모델과 달리 위치모수인 뿐만 아니라 형상

모수인 분산 (>0)도 다음과 같은 함수로 추정한다(Franklin, 1991; Greene, 2000: 

516-521; Harvey, 1976). 

  
  exp (2.6)

즉, 오차항 의 분산인 
은 변수 와 계수벡터 의 선형방정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0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선형방정식 에 지수함수

(exponent)를 취한다. 결국, 2.5에 2.6을 산입하면 최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위한 이분산정규회귀모델의 로그우도(log-likelihood) 방정식을 다음

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이분산을 진정한 분산( )과 어떤 이분산함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multiplicative 

heteroskedasticity). 이때 이분산함수를 알 수 있다는 가정 아래에서는 회귀방정식 양변의 모든 

변수들을   (혹은 알려져 있다고 간주되는 다른 함수) 등으로 변환하여 이분산요소를 

제거하려고 하거나(예를 들어, WLS), 이분산함수를 알 수 없다는 가정 아래에서는 회귀방정식

의 독립변수나 다른 외생변수를 활용하여 이분산함수를 추정하여() 회귀방정식의 양변을 

변환함으로써 대처하고 있다(예를 들어, FG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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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분산성의 진단 및 통제를 위한 방법으로 고안되었

던 이분산정규회귀모델의 형상모수에 대한 방정식을 사회현상에 대한 유용한 설

명도구로 활용한 대표적인 예로는 프랭클린(Franklin, 199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선거후보자의 이념적 성향에 대한 유권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밝혀내기 위해 이념적 위치에 대한 인식 그 자체와 이러한 인식의 명확성이라

는 차원에서 이분산정규회귀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진보-보수 이념공간상의 선

거후보자 위치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은 위치모수 에 대한 방정식()으로 설명

하였고, 이러한 유권자 인식의 명확성은 형상모수인 
에 대한 방정식(exp)으

로 추정하였다. 먼저, 유권자에게 인식된 선거후보자의 이념적 위치는 후보자의 

의정활동, 소속정당의 이념적 정향, 유권자 본인의 이념적 정향, 유권자의 후보자

에 대한 친밀도 등의 변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후보자의 이념적 위치에 

대한 유권자 인식의 명확성 정도는 유권자의 인지능력(교육수준), 정보의 질(선거

캠페인), 선거의 경쟁수준, 정책중심 선거전략 등의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

다. 

다른 연구에서 저자(Kim, 2008)는 관료제에 대한 정책결정자 정책선호의 영향

에 대한 공간모형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면서, 이분산정규회귀모델을 활용하여 집

행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관료자율성의 결정요인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규제기관의 집행활동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은 위치모수인 에 대

한 방정식()으로 포착하고, 규제기관의 관료자율성은 형상모수인 
의 방정식

(exp)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연방정책결정자들의 진보적 이념성향

은 이들의 정책참여 동기를 고취시키는 이슈의 현저성에 조건적으로 관료의 규제

집행 수준을 증가시키는 정치적 통제의 패턴이 있고, 연방정책결정자들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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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적 거리는 집행과정에서의 관료자율성에 대해 이슈의 현저성에 조건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정치적 영향과 관료자율성은 상이한 차원의 인과

성에 의해 표출되는 양립가능한 경험적 현상임을 밝혔다.   

2. 이분산프로빗모델(Heteroskedastic Probit Model)

정치적 대상이나 이슈에 대한 개인의 찬성 혹은 반대와 같은 현상은 보통 이항

변수로 측정된다. 이렇게 종속변수가 0 혹은 1의 값을 취하는 이항변수의 경우이

라면 통상적으로 프로빗(probit)이나 로짓(logit) 분석을 사용한다. 만약  가 1을 취

할 확률을 라고 한다면,  가 (=0, 1)의 값을 취할 확률은 다음과 같은 버눌리

(Bernoulli) 확률함수를 기반으로 한다(King, 1998: 43). 

Pr     
  

    for   

 
 (3.1)

확률 은 반드시 0과 1사이로 한정되어야 한다. 프로빗과 로짓은 이러한 확률 

을 누적정규분포 혹은 누적로지스틱분포의 함수로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달라

진다. 단, 프로빗은 누적분포의 분산을 1, 로짓은 누적분포의 분산을 으로 제

약하여 표준화한 함수를 사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프로빗모델의 경우, 가 다음

과 같은 누적표준정규분포함수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





 exp




 (3.2)

즉,    의 확률 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 의 누적표준정규분포 ·로 

표현된다. 이때, 잠재변수 는 와 의 선형함수로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3.3)



이분산성 ‘문제’ 혹은 ‘현상’?: 정책연구에서 이분산모델의 논리와 유용성 287

이분산프로빗모델은 교란항의 분산이 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

러한 이분산성은 다음과 같이 변수 와 계수 의 함수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exp (3.4)

이러한 이분산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잠재변수 를 변환시킴으로써 독

립･동일분포(i.i.d.)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Alvarez and Brehm, 1995, 

1997; Greene, 2000: 829-830; Harvey, 1976). 

exp
 (3.5)

따라서 앞의 3.3에 변환된 잠재변수  를 산입하여 다음과 같이 이분산확률함

수를 구할 수 있다.

    exp
  (3.6)

결국, 확률함수 3.6을 방정식 3.1에 산입하여 다음과 같이 이분산프로빗모델의 

로그우도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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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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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3.7)  

이분산프로빗모델을 활용한 예로는 알바레즈와 브렘(Alvarez and Brehm, 1995, 

1997)이 수행한 일련의 연구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낙태 혹은 인종문제와 같은 

정책이슈에 대한 시민의 찬성여부(1, 0)의 입장선택()과 이러한 시민의 정책입

장 선택에 있어서 모호성(exp)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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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산프로빗모델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낙태허용에 대한 지지확률은 개인의 

종교(캐톨릭), 종교성향의 강도, 성별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고, 이 이슈에 대한 시민태도의 모호성은 인간생명과 여성권리와 같은 

핵심가치에 대한 규범적 상충성이 클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Alvarez and 

Brehm, 1995). 이들이 수행한 인종 이슈에 대한 시민태도에 대한 연구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반차별정책에 대한 시민의 지지는 인종

주의 성향과 부의 관계를 보이고 평등주의 성향과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있

고, 이 이슈에 대한 시민태도의 모호성은 핵심가치의 상충성에 의해 증폭되기 보

다는 개인의 정보 및 인지능력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Alvarez 

and Brehm, 1997).     

3. 이분산순차프로빗모델(Heteroskedastic Ordered Probit Model)

만약 정책에 대한 개인태도의 선호의 강도를 2개 이상의 등간을 가진 척도로 포

착하게 되면 서열수준(ordinal-level)의 측정변수를 구성하게 된다. 이렇게 종속변수

가 2개 이상의 위계적인 결과범주들을 갖는 서열수준에서 측정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적정한 분석기법은 순차프로빗(Ordered Probit) 혹은 순차로짓(Ordered 

Logit) 모델이다. 이 모델들은 각 결과범주의 확률을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확

률함수를 누적정규분포 혹은 누적로지스틱분포로 가정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

다. 어떤 관찰값   의 확률을 구하기 위한 일반적인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Long, 1997: 121).

Pr           (4.1)

즉, 가 이라는 결과범주를 취하는 것은 의 관찰되지 않는 잠재변수 가 

 번째 범주의 경계점(cutpoint)   과 번째 범주의 경계점   사이의 어떤 

값을 취할 때이다(   ≤    ). 따라서   의 확률은 가 에 도달할 때

까지의 누적확률에서 가   에 도달할 때까지의 누적확률을 제외함으로써 구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누적확률함수 ·를 누적정규분포로 간주하면 순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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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빗모델이 되고, 누적로지스틱분포로 간주하게 되면 순차로짓모델이 된다. 

순차프로빗모델의 경우에는 누적확률함수 ·가 누적정규분포 ·을 따

른다고 가정하므로 4.1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r           (4.2)

이분산순차프로빗모델과 순차프로빗모델의 차이점은 잠재변수 를 추정할 

때 전자의 경우에는 동분산성을 가정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이분산성을 가정한다

는 점에 있다. 위의 3.3과 3.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 대한 추정방정식의 잔차

항에 대하여 이분산성을 허용하고,2) 3.5와 유사하게 변환하면 다음과 같이 이분산

순차프로빗 확률함수를 구할 수 있다(Alvarez and Brehm, 1998: 448-451).

Pr   

   

     
       exp

   exp
      (4.3)  

  

이분산순차프로빗모델은 일반적인 순차프로빗모델과 같이 첫 번째 경계점을 0

으로 제한하여(  ) 추정한다. 예를 들어, 종속변수가 5개의 서열범주를 취한다

고 하면, 각 범주의 선택확률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Pr    exp
  

Pr    exp
   exp

  

2)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순차프로빗모델의 확률함수 4.2는 이분산순차프로빗모델의 좀 더 일

반적인 확률함수 4.3의 분산을 모든 에 대하여   과 같이 임의의 값 1로 제약한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Alvarez and Brehm, 1998: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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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exp
   exp

   
⋮

Pr     exp
    (4.4)

결국, 4.3을 바탕으로 총 개  의 범주를 가진 종속변수에 대한 이분

산순차프로빗모델의 로그우도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p
   exp

     
ln  

  




   

ln

exp

    exp
      (4.5)

알바레즈와 브렘(Alvarez and Brehm, 1998)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분산순차프로빗모델을 사용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민들이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다양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서

비스가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가에 따라서 시민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시민의 기대가치가 행정서비스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

향을 두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첫째는 긍정-부정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고(), 

둘째는 기대간의 충돌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평가의 모호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exp). 미국 국세행정에 대한 시민평가(7점 서열척도)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민의 국세행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행정서비스의 책임성과 정직성에 

대한 시민의 긍정적 인식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고, 시민평가의 모호성은 행

정서비스에 대한 기대가치 간의 상충성에 의해 영향 받기보다는 시민의 정보능력

(교육수준)에 의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른 연구에서 저자(Kim, 2009)는 시민의 정부평가를 선호도 차원과 불안정성 

차원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이분산순차로짓을 사용하였다. 한국의 진보정부에 대

한 시민평가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개인들의 긍정적 정부평가()는 개인의 

진보성향, 당파성, 정부신뢰 수준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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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모형의 타당성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개인들의 진보정부 평가의 불안정성

(exp)은 개인과 진보정부간의 이념적 거리가 줄어들수록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사회에서 보수적인 지배가치로부터의 이반이 개인의 판단에 심리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고 그 결과 진보정부에 대한 시민의 지지가 보수정부에 비하

여 더욱 불안정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4. 소결

이분산모델은 현상으로서의 이분산성에 대한 설명을 중시함으로써 복잡한 사

회현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프랭크린

(Franklin, 1991)과 알바레즈와 브렘(Alvarez and Brehm, 1995, 1997, 1998)의 연구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정치･정책 대상에 대한 개인의 인식형성과 태도결정의 과정

을 설명하기 위해 이분산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진보-보수, 찬성-반대 등의 방향적

(directional) 인식, 성향, 선택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인적 인지 혹은 행동

의 (불)명확성, 모호성, (비)일관성, (불)안정성 등의 문제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졌

다. 저자(Kim, 2008)의 연구가 보여주는 것처럼 관료제 통제와 관료 자율성과 같은 

고전적 개념들을 이분산모델의 논리로 재해석함으로써 관료행태에 대한 실증

분석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다. 또한, 이 논문은 기존의 정

치･행정연구에서 활용된 기법으로 한정하여 이분산모델의 논리를 살펴보았으

나, 인식의 지평을 조금 더 확장한다면 다양한 연구 질문과 데이터생성과정에 

적합한 기법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순차

성이 없는 명목범주들을 취하는 종속변수의 분석을 위해서는 이분산조건로짓

(heteroskedastic conditional logit) 등과 같은 기법을 활용할 수 있고, 가산자료(count 

data) 분포와 같이 기저한계(lower bound)가 있는 종속변수의 분석을 위해서는 일

반음이항회귀모델(generalize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과 같은 가산모델(count 

model)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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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분산모델의 적용: 

미국 주정부 복지결정의 수준과 일관성

미국 복지정책 연구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의문 중의 하나는 

과연 주의회의 선출직 정책결정자들의 복지문제에 대한 기본성향(predispositions)이 

복지혜택의 결정에 독립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이 문제와 관련한 

학자들의 견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 정책결정기관 구성원들 간

의 정치적 경쟁과 복지혜택 수준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Jennings, 

1979; Key, 1949; Plotnick and Winters, 1985). 이 관점에 따르면, 정치적 경쟁에 당면

한 정책결정자들은 복지혜택을 지지 동원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정치적으로 활성

화되어 있지 않은 저소득계층을 포섭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들

의 이념적 성향과 관계없이 많은 복지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둘째

는 정책결정자들의 진보적 성향과 복지혜택의 수준은 서로 정의 선형관계로 연관

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Alt and Lowry, 1994; Fry and Winters, 1970; Garand, 

1985). 즉, 복지정책을 관장하는 정부의 의사결정체에 대한 진보적 의사결정자들

의 지배력이 강할수록 복지혜택의 수준은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는 정치

적 경쟁국면이 정책결정자들의 이념적 성향과 복지정책결정과의 관계를 명확하

게 하는 정의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관점이다(Barrilleaux, Holbrook, and Langer, 2002; 

Dye, 1984). 즉, 정치적 경쟁이 첨예한 상황에서 정책결정자들은 극단적 이념성향

을 보이는 핵심지지자들의 지원을 더욱 공고화하려고 하므로, 보수주의자들은 복

지혜택을 대폭적으로 삭감하려고 하는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복지혜택을 증가시

키려 노력한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정책결정자들의 이념적 성향과 복지결정의 관계를 선형모

델들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으나 그 어떤 시각도 일관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

지는 못하였다(Barrilleaux, 1997; Plotnick and Winters, 1985). 예를 들어, 정부의 진보

적 성향이 정책결과에 반영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서 오랜 기간의 연구에도 불

구하고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는데 실패하였다. 주정부 수준에서 민주당의 지배력

과 복지정책(혹은 재분배 효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으나 사회경제적 요인들

을 통제하였을 때에는 독립적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정치적 경쟁성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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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진보성의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에 따라 독립효과에 대한 경험적 증거가 상이하

였다. 다만, 정치적 경쟁과 민주당 지배력이 복지정책결정에 대하여 교효적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서만 경험적인 증거가 제시되어 있다(Barrilleaux, 

Holbrook, and Langer, 2002).   

이렇게 기존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계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암묵적으로 복

지혜택의 수준을 통해 관측되는 정책공간상의 방향적 위치(directional location)에

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복지정책결정 영역이 정책진

보성(policy liberalism)의 일차원적 정책공간에서 정부의 위치를 추정하기에 적합

한 특성을 가졌다고 보고, 모든 요인들이 정부의 정책진보성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암묵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정책공간에서 

정부의 위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과 그러한 위치효과를 가지지 

않은 요인들을 구분하지 않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정책결정의 결

과를 방향적 변화(혹은 정책공간상의 이동)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분포의 변화라

는 비방향적(non-directional) 차원에서 이해하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그림 1>은 이러한 논리를 나타내고 있다. 정책진보성의 일차원적 공간을 직선

으로 표현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욱 진보적인 것으로 가정한다. 가상의 정부

인 과 의 복지정책결정은 일차원적인 정책진보성 공간에서 정책생성과정의 

분포로 표현할 수 있다. 정부 의 복지정책결정의 수준은 분포의 위치모수인 

로 추정할 수 있고, 정부 의 복지정책결정의 수준은 로 추정할 수 있다. 이때 

정부 에 비해서 정부 가 더욱 높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면 

  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겠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렇게 정부 간의 복지

정책 수준의 차이가 어떤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

다. 즉, 정책공간상에서 →와 같이 복지수준의 위치변화에 관심을 한정하였

다. 

그러나 가상의 정부인 과 의 정책결정분포는 정책공간상의 위치뿐만 아니

라 분포의 산포에서도 상이할 수 있다. <그림 1>은 정부 에 비해서 정부 가 더

욱 높은 정책결정의 일관성(consistency)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정부 

의 분포는 전체 정책결정 경우에서 위치모수(평균)에서 벗어난 정책결정의 경우

들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 정부 의 분포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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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책공간에서 정책결정분포의 변화 

부분의 정책결정의 경우들이 위치모수를 중심으로 밀착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준

다. 즉, 두 분포의 형상모수(분산)는 
  

 의 관계를 보인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기존의 연구가 검토하였던 영향요인들 중에는 정책결정분포의 위치변화

(→ )보다는 분포의 산포변화(
→

 )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 있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자의 이념적 성향, 정치적 경쟁, 복지정책결정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증거들이 개별 연구들마다 달라지는 근본이유 중의 하나는 

모든 설명요인들의 역할을 정책결정분포의 위치변화에 대한 영향으로 한정함으

로써 
 ≠

 과 같은 이분산성 현상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은 정책과정의 정치적 변수들을 복지수준의 변화와 같은 정책공간상 위

치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복지정책의 일관성의 정도와 같이 정책결정분

포의 산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구별하여 개념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복지

정책결정의 이분산모델을 구성하여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 한다. 아래에서는 복지정책결정과정을 이분산정규회귀분포를 따르는 데이터

생성과정으로 보고, 복지수준과 일관성의 결정요인들의 영향에 대한 가설을 수립

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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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정책결정의 이분산정규회귀모형

정부의 정책진보성을 복지혜택의 수준으로 포착할 수 있다고 하면, 복지정책결

정과정을 시･공간의 차원에서 변화하는 다양한 수준의 복지혜택의 데이터생성과

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 주정부의 정책진보성을 주정부의 아

동부양가족보조(AFDC), 일반부조(general assistance), 임금보전(income maintenance) 

항목의 연방교부금을 제외한 1인당 복지지출액으로 측정하였다.3) 주정부의 1인

당 연간 복지지출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1984년 고정가치로 측정하였고 

1972-1992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복지정책결정의 

배후에 있는 데이터생성과정은 정부의 정책진보성의 변화를 나타내는 주정부 복

지지출 분포의 정책공간상 위치변화와 주정부 복지정책결정의 일관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복지지출 분포의 산포변화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 주정부()의 연간

() 복지지출의 분포를 이분산정규회귀모델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exp

 

 

   





  


  exp

즉, 주정부의 복지지출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주정부 의 년도 복지수

준은 위치모수인 평균 으로 포착할 수 있고 이는 독립변수 매트릭스 와 계수

벡터 b의 선형방정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정책결정 일관성의 정도는 형상

모수인 분산 으로 포착하고 이는 다른 독립변수 매트릭스 와 계수벡터 의 

지수방정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때, 정책결정 일관성의 정도는 분산 가 작을

수록 증가할 수 있다고 본다. 

     

1) 복지정책 수준 결정요인

미국 주정부 복지수준의 시･공간적 변화는 정책공간상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3) 데이터는 SPSA학회(2004) 발표를 위해 수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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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가장 주목하는 요인들은 복지정책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기본성향을 나타내는 변수들이다. 우선, 정책결정과정에서 상대

적으로 진보적 정책입장을 가진 민주당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를 고

려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관된 경험적 증거는 없으나, 기존 연구

들에서 지속적으로 검증되어 온 가설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정부

에서 민주당 지배력이 높을수록 복지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지

배력’은 민주당의 전년도(t-1) 의석점유율로 측정하고자 한다. 

가설 1(민주당 지배력과 복지수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주정부의 민주당

지배력이 강할수록 주정부 복지수준은 증가할 것이다.

정부 정책결정자들의 이념적 성향도 고려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결정 결과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단선적으로 반영하기 보다는 결정과정에서의 변환을 거쳐 

산출된다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책결정자들의 진보-보수성향이 정책변

환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통

제한 조건에서도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진보성향이 복지수준의 향상에 대

하여 독립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다. 이러한 ‘주정부 이념성향’은 

전년도의 정부이념점수(Berry, Ringquist, Fording, and Hanson, 1998)로 측정하고자 

한다. 이 변수의 값이 클수록 강한 진보성을 나타내므로 복지수준에 대하여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정부 이념성향과 복지수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주정부의 진보성

향이 강할수록 주정부 복지수준은 증가할 것이다.

 

지방정부 복지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주요 설명논리인 인접효과(neighboring 

effects)와 관련된 변수도 고려할 수 있다. 인접한 주정부의 복지수준의 영향에 대

해서 상이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지방정부들은 지역경제의 발전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인접지방으로부터 복지수혜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복지프로그램 

지출을 줄이는 소위 ‘아래로의 경쟁’이 나타낼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Bailey 

and Rom, 2004; Peterson and Rom, 1989), 인접한 지방정부 복지정책의 긍정적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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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보여주는 경험적 증거도 제시되고 있다(Barrilleaux et al., 2002). 이 논문에서

는 주정부들의 경제발전 경쟁으로 인해 소위 ‘복지자석’을 회피하는 과정의 결과

로서 동일지역의 지방정부간 복지수준의 하향적 수렴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점에

서 부정적 인접효과를 기대한다. 이러한 ‘인접효과’는 인근의 접경한 주정부들의 

전년도 1인당 복지지출의 평균으로 측정한다. 

가설 3(인접효과와 복지수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인접지역의 복지수준이

높을수록 주정부의 복지수준은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주요 가설들을 엄정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주정부의 복지지출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주정부 지출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전년도 1인당 ‘연방교부

금’(1984 고정가치) 변수도 설명방정식에 포함하고, 지역의 주요 사회경제적 요인

들인 전년도 1인당 ‘개인수입’(1984 고정가치 100$ 단위), ‘실업률’, ‘남부’의 영향도 

통제한다. 마지막으로, 시계열상관과 누락변수 편향 등과 같이 추론과정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종속변수와 연도 더미변수들도 방

정식에 포함한다(Wooldridge, 2000).

2) 복지정책 일관성 결정요인

일부 연구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정책과정의 정치적 기제를 포착하는 변수들

을 모두 정책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요인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예를 들어, Dye, 1984; Godwin and Shepard, 1976). 정치적 과정변수들은 사

회적 투입요소의 전환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중계요인(mediators)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정책의 일관성은 정치과정 변수

들이 수행하는 중계역할의 규칙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결

정과정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변수

는 정치적 경쟁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는 주의회 의원과 같

은 선출직 정책결정자가 당면한 정치적 경쟁이 주정부 복지수준의 증･감과 같은 

정책공간상 위치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이 가설에 대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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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고조된 정치적 경쟁을 통해 

선출된 정책결정자는 정책활동을 지지획득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소속 정당의 핵심지지자들의 이념적 성향에 조응함으로써 정치적 

기반을 공고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Fenno, 1978). 따라서 

정치적 경쟁이 고조될수록 정책결정자들은 진보 혹은 보수의 명확한 정책적 입장

을 일관되게 견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정치적 경쟁’은 주의회 당선자 득표

율, 차점자와의 격차 등을 기반으로 구성된 Holbrook-Van Dunk 선거경쟁성 인덱

스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이 변수는 결정분포의 산포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가설 4(정치적 경쟁과 복지정책 일관성):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정치적 경쟁

이 고조될수록 주정부 복지정책의 일관성은 증가할 것이다.

정책결정 일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으로 복잡한 정책문제의 본

질을 이해하고 정책대안을 심의할 수 있는 정책결정기관의 전문적 능력을 고려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의회와 같은 결정기관의 전문화가 사회영역에 대한 

정부개입을 촉진시키고 사회정책프로그램의 확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Weber and Brace, 1999). 이렇게 정책결정기관의 전문화를 정책결과의 

직접적인 결정요인으로 보기 보다는, 정책지식과 자원의 확충을 통해 이념이나 

정치적 목표를 정확하게 정책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 역할을 규명

할 수 있다. 개인의 의사결정에서 교육, 정보 등의 인지적 능력이 개인결정의 모호

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정책과정 설명에 차용하면, 정책결정기관의 정

책 전문성은 복지수준의 증･감보다는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주

의회의 ‘입법전문성’을 전년도 의원 1인당 운영예산(1984 고정가치)으로 측정하며, 

결정분포의 분산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가설 5(입법전문성과 복지정책 일관성):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입법전문성이

증가할수록 주정부 복지정책의 일관성은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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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자의 정치적 기반이 동질적인 사회경제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을수록 

정책과정에서의 이익대표활동은 특정 가치나 이념을 더욱 명확하게 반영하는 경

향을 나타낼 수 있다(Fenno, 1978). 주정부의 선출직 정책결정자의 경우에도 지역

주민들이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를 공유하고 동질적인 이념적 성향을 보인다

면 매우 일관된 정책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의 이념적 

동질성은 정책결정자들에게 명확한 정책신호를 보내 정책결정자들의 행위를 이

념적으로 정렬시키게 되므로(Erikson, Wright, and McIver, 1993), 결국 복지수준의 

직접적 결정요인이라기 보다는 정책결정의 일관성을 증진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시민 이념동질성’은 시민이념점수(Berry et al., 1998)를 기반으로 

이념적 극단성 지수를 구성하여 측정하고, 이 변수는 정책분포의 산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한다.  

가설 6(시민 이념동질성과 복지정책 일관성):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시민 이

념의 동질성이 증가할수록 주정부 복지정책의 일관성은 증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로서 복지정책의 일관성은 정부의 가용한 정책재원에 의

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므로 1인당 ‘개인수입’과 ‘남부’의 지역이질성도 설명방정식

에 포함하여 그 영향을 통제한다. 

2. 복지정책결정의 이분산정규회귀분석 결과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을 복지수준와 일관성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보고, 각 차

원에서 정부정책의 시･공간적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역할에 대한 가설을 

바탕으로 이분산정규회귀모델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표 1>은 1972-1992의 기

간 동안 미국 주정부의 복지지출을 분석한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전년도(t-1) 종속

변수가 설명방정식에 포함되어 첫 번째 년도인 1972년의 관찰사례들을 제외한 총 

1,000개의 주정부()-년도() 사례들이 분석되었다. 전체 모델의 적합도를 나타내

는 Wald   통계량은 38,117.97이고 이는 0.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1>은 두 개의 패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단에는 복지정책의 수준을 포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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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정부 복지지출 이분산정규회귀분석 결과 

변수 계수( ) 표준오차 p☨

복지정책 수준() 방정식

민주당 지배력

정부 이념

인접효과

연방교부금

개인수입

실업률

남부지역

전년도 종속변수

상수

0.003***

0.019***

0.007***

0.027***

0.006***

0.154***

0.570***

1.069***

1.008***

0.016

0.010

0.005

0.016

0.012

0.057

0.483

0.008

1.938

0.42

0.02

0.08

0.04

0.16

0.00

0.12

0.00

0.30

복지정책 (비)일관성(
) 방정식

정치적 경쟁

입법전문성

시민 이념동질성

개인수입

남부지역

상수

0.011***

0.001***

0.009***

0.014***

1.261***

3.076***

0.004

0.000

0.005

0.003

0.191

0.456

0.00

0.01

0.05

0.00

0.00

0.00

N
Log-likelihood

Wald 

1000 
 2233.01

     38117.97***    

주: *p<0.05,**p<0.01,***p<0.001;☨일방검정. 년도 가변수들은 생략하였다. 

는  방정식의 결과가 포함되어 있고 하단에는 복지정책의 (비)일관성을 포착하

는  
 방정식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1) 복지정책 수준 분석결과

주정부 복지지출의 수준으로 포착된 정책진보성 정책공간에서의 위치변화에 

대한 변수들의 영향부터 살펴본다. 정부의 복지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정부의 기본성향과 관련하여 정책과정에 대한 민주당의 지배력이 높

거나 정책결정자들의 진보적 이념성향이 강할수록 복지수준은 높아질 것이라고 

보았다(가설 1과 2). 경험적 결과는 이러한 이론적 기대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민주당 지배력’ 변수는 음의 계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일방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주의회에서 민주당의 지배력 정도는 주정부 복지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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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직접적인 선형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반면, ‘정부 이념’ 변수의 계수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정의 값을 가지고 있어 가설을 지지하였다. 다양한 사

회경제적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정책결정자들의 진보적 성향은 정책결과에 대

하여 독립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지방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주요 설명논리 중의 하나인 인접효과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아래로의 경주’의 관점에서 주변지역의 복지수준이 주정부의 복지수

준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가설 3). 이러한 가설의 기대와는 

달리 접경한 주들의 복지지출 평균으로 측정한 ‘인접효과’ 변수의 계수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험적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지역내 주정부들간에 경

제우선 경쟁으로 인한 복지수준의 부정적 수렴패턴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동시에 

소위 정책확산의 논리가 주장한 바와 같은 긍정적 수렴패턴을 뒷받침할 만한 경

험적 증거도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의 결과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접효과에 대

한 어떤 설명논리에 대한 타당성도 보여주지 않는다. 

통제변수들의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주정부의 복지수준이 외부재원과 내부

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주정부 복지프로그램의 재정

적 기반으로서 내적재원을 포착하고 있는 ‘개인수입’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연방정부로부터의 재원보조를 측정하고 있는 ‘연방

교부금’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포착하고 있는 ‘실업률’ 변수도 유의미한 정의 효

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주정부 복지정책결정이 공적 부조에 대한 사회적 요구

에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복지정책 일관성 분석결과

주정부의 복지지출 분포의 산포도로 포착되는 복지정책결정의 일관성에 대해

서는 정치적 경쟁, 입법전문성, 시민의 이념적 동질성 등이 주요한 결정요인일 것

으로 보았다. 먼저, 고조된 정치적 경쟁에 직면한 선출직 정책결정자일수록 복지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핵심지지층의 이념적 목표에 부응할 것

이라고 예측하였다(가설 4). 이와 같은 이론적 기대와 일치하게 분석결과는 ‘정치

적 경쟁’ 변수가 복지지출분포의 형상모수인 분산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302 정부학연구 제15권 제3호(2009)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정치적 경쟁은 복지지출의 수준의 직

접적 결정요인이라기 보다는 복지결정의 일관성의 결정요인으로서 그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기존 연구에서 이 변수의 방향적 효과에 대한 논쟁이 개념

화의 오류에 기인하였음을 밝혀주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이념적 동질성은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선호를 명확하게 하고 이는 정책결정자들의 행태적 일관

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보았다(가설 6). 이러한 이론적 기대와 관련하여 ‘시민 이념

동질성’ 변수는 복지결정분포의 산포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정책결정기관의 정책지식과 운영재원 등으로 포착되는 전문성이 복지

정책의 일관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 기대(가설 5)에 대해서는 이를 지지

할 수 있는 경험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오히려 이론적 기대와는 반대로 ‘입

법전문성’ 변수는 복지결정분포의 분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입법전문성이 증가할수록 정책결정의 비일관성이 증폭

되는 경험적 패턴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입법전문성이 주의회와 같

은 정책결정기관을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Berry, 

Berkman, and Schneiderman, 2000) 정책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압력에서 자유로

운 정책결정자들이 비일관적인 결정행태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

다. 

3. 소결

복지정책의 영역에서 정책결정과정을 복지수준과 일관성이라는 두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문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의 인과적 영향에 대

한 개념적 혼돈과 경험적 증거의 상충문제를 극복할 수 있음을 밝혔다. 기존의 연

구에서는 정부의 이념성향과 정치적 경쟁과 같은 정책과정 변수들을 모두 복지수

준의 결정요인으로 보았으나 일관된 분석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이념성향은 복지수준으로 포착되는 정책공간상 정부복지정책의 위치이

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정치적 경쟁은 분포의 산포로 포착되는 정책일관성에 영

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입법전문성과 시민의 이념적 동질성 등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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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결과가 아닌 정책결정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밝힐 수 있었다. 이러

한 발견은 정책과정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시각을 이분산모델을 활용함으로써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Ⅳ.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이분산성을 통계적 추론의 걸림돌로 인식하지 않고 사회현상의 

유의미한 차원으로 수용함으로써 현상에 내재해 있는 인과관계를 좀 더 명쾌하게 

밝혀낼 수 있는 분석방법으로서 다양한 이분산모델의 논리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분산모델을 실제의 복지정책사례에 적용하여 정책결정과정과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요인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논의

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계량적 분석기법으로서 이분산모델은 데이터생성과정에 대한 제약적인 

가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추론상의 문제에 대하여 실현가능하고 유연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선형회귀모델에서는 이분산성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교란항 분포의 특성에 대한 부가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변환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관측데이터와 통계모델의 가정 사이의 

간극이 과연 해소되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에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분산성의 패턴을 선험적인 가정으로 제한하는 선형회귀모델과 달

리, 이분산모델은 이분산성의 패턴이 다양한 외생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변

화할 수 있는 현상으로 수용하고, 이러한 형상모수의 결정요인들의 영향을 통제

함으로써 위치모수의 결정요인들에 대한 추론의 엄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가능하

게 한다. 즉, 미지의 교란부분 모수의 행태에 대한 선험적 가정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경험적으로 관찰가능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저감시켜 전반

적인 추론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정치･행정 현상에 대한 연구에서 이분산모델을 활용함으로써 설명논리

를 확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통계적 추론에 있어서 부차적인(ancillary) 

요소로 취급되었던 이분산이 이분산모델을 활용하면 설명의 영역으로 중시된다. 



304 정부학연구 제15권 제3호(2009)

기존의 연구에서는 정치적 대상이나 정책이슈에 대하여 개인의 찬반, 선호, 선택

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분산모델을 활용하면 개인 의사결정의 비일관성이나 

모호성 등의 비방향적 차원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이론의 개발과 검증이 가능하

다. 또한, 이 논문의 복지정책 분석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개인수준의 논리를 확장

하여 정책과정에서 정책결정 혹은 집행주체들의 행태에 적용함으로써 정책목표

의 상충, 제도와 규정의 모호성, 정보의 질 등이 정책행위자의 결정･집행 일관성

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셋째, 일반적으로 통계적 모형이 개념적 수준의 이론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양적 방법론을 활용하는 실증적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통상적

으로 문제의 제기, 이론 및 가설의 형성, 개념의 조작적 정의, 자료의 수집과 측정, 

분석 등 일련의 활동을 일방적이고 단선적인 과정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 이

러한 인식에 따르면 특정한 통계모형의 선택은 이미 형성된 이론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과정에 대한 단선적인 인식과

는 달리, 개념간의 인과적 관계를 구성하는 이론형성과정에서도 통계적 모형의 

기본논리로부터 착안하여 새로운 인과기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

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이분산모델의 논리는 분포의 위치모수 뿐만 아니라 형상

모수에 대해서도 설명의 가능성을 열어 놓음으로써 개인선택의 모호성이나 불확

실성, 정부정책의 비일관성 등과 같은 주요한 사회현상의 원인에 대한 개념형성

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통계적 모형이 단순히 분석의 도구로

만 사용되지 않고 현상에 대한 개념적 렌즈로서 공헌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

론과 분석방법의 상호작용을 통해 양자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 그 자체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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